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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KAI)가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관련 

선례를 뒤집을 경우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분석한 
정책 브리프를 발표한다   

 
워싱턴… 6월은 이민자 문화유산의 달이다. 공교롭게 이번 달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150년 
이상 미국의 법적 원칙으로 이어져 온 출생시민권이 헌법상 권리로 유지되거나 
폐지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 바버라(Trump v. Barbara)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에 발령한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현재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두 집단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해당 대통령 행정명령을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출생시민권 원칙이 올해부터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의 삶에 혼란을 야기하고, 많은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또한 이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는 이와 같은 이민정책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 브리프는 미국 수정헌법 
조항과 1898년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웡 킴 아크 대 미국(United States v. Wong Kim Ark) 
판결에 근거한 현행 출생시민권 제도를 설명한다.  
 
이 정책 브리프는 이어서 행정명령 14160호가 자동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한다. (1) 서류미비자 어머니의 자녀와 (2) 합법적으로 임시 체류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정책 브리프는 인구학자 제니퍼 밴 훅(Jennifer Van Hook)과 니콜 크라이스버그(Nicole 
Kreisberg)의 최근 연구를 인용한다. 이 연구는 해당 행정명령의 두 조항이 어떻게 
라틴계와 아시아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 라틴계 미국인은 절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내에 
미국에서 자동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 태어나는 아동의 90퍼센트 이상이 
라틴계 아동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https://www.supremecourt.gov/DocketPDF/25/25-365/378052/20250926163053178_TrumpvBarbaraCertPet.pdf
https://ka.institute/issues-birthright-citizenship/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169/64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protecting-the-meaning-and-value-of-american-citizenship/
https://read.dukeupress.edu/demography/article/doi/10.1215/00703370-12530315/408922/Ending-Birthright-Citizenship-Would-Have-Disparate
https://read.dukeupress.edu/demography/article/doi/10.1215/00703370-12530315/408922/Ending-Birthright-Citizenship-Would-Have-Disparate


 

 
● 아시아계 미국인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출생아 비율이 아시아계는 인구 1,000명당 
41명인 반면, 라틴계는 1,000명당 17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정책 브리프는 한국인들이 해당 행정명령의 두 번째 범주로부터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만 임시 체류 신분인 한국인 
이민자들이 대체로 아래와 같은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학생비자: 2023–24학년도 기준 약 4만 3,000명의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었다. 

 
● 교환학자 및 박사후 연구원: 한국인 연구자, 박사후 연구원, 방문학자들은 J-1 
교환방문자 비자로 미국 대학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상당수가 수년간 체류한다. 

 
● 영주권 대기자: H-1B 취업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절차가 시작된 후 승인되기까지 수년을 대기한다.   

 
● E-2 조약투자자 비자: 2024년, 약 6,800개의 E-2 비자가 미국에 입국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한국 국적자들에게 발급되었다. 

 
즉,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합헌 결정할 경우, 이 범주에 속하는 
한국인 여성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더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는 이와 같은 미국 내 특정 한인들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이민 문제가 주로 라틴계나 남부 국경에 국한되어 있다는 대중 인식을 
전환하고자 한다.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 대표 마크 김은 “150여 년 전 미국 남북전쟁이 
종전된 이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법적 원칙은 명확했다”며, “연방대법원이 오랫동안 이어진 이 판례를 
유지함으로써, 현 대통령의 성급한 행정명령이 불러일으킬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와 불필요한 혼란을 막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I는 2022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 비영리 단체로, 미주 한인의 중요성을 실현하는 
민주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KAI는 미주 한인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며,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찰력 있고 실행 가능한 연구를 수행한다. 
 
KAI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KA.Institut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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